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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집단분석을 활용한 한국인의
복지태도 유형 연구*

박미경**･조민효***

1)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복지태도 유형을 규명하고, 각 유형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태도이론을 토대로 복

지태도를 인지적 태도, 정의적 태도, 행동적 태도로 구성하여 잠재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008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인의 복지태도 유형은 선별적 

복합 중심형(16%), 선별적 국가 중심형(54%), 보편적 국가 중심형(30%) 등 3개의 유형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국인의 복지태도 유형에 관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주제어: 복지태도, 복지태도 유형, 잠재집단분석

Ⅰ. 서 론

최근 한국 사회에서 복지논쟁이 이슈화되고 있다. 특히 2010년 지방선거 무상급식을 시작

으로 2012년 총선, 그리고 대선에서 복지정책 및 복지국가가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복

지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박근혜 정부에서는 복지정책의 패러다임을 

국민 맞춤형 복지로 전환하여 다양한 복지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복지 3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을 제･개정하였으며, 보건복지부 예산은 2012년 82조 779억

원에서 2015년 101조 3,590억원으로 3년간 약 23.5% 증가1)하는 등 취약계층 보호 및 사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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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부 예산 중 사회복지 분야 예산에서 공적연금 분야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2012년 대비 2015년 예산이 증가한 분야는 노인복지 분야가 126%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취약계층지원 분야 80.4%, 보육복지 분야 61.5%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1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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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다. 그러나 복지사업 기반 구축 및 복지재정의 확충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정책체감도2)는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5). 복지정책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민의 행복을 제고하기 위한 복지정책의 체감도 향상은 무

엇보다 중요하다. 

그렇다면 국민들의 복지정책 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복지에 대한 태도 및 인식 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Page & Shapiro, 1983; 백

정미 외, 2008: 320; 이한나･이미라, 2010: 255). 시간과 공간뿐만 아니라 정치·역사적 맥락에 

따라 변하는 것이 복지태도 및 인식이다. 실제 서구권 복지국가들의 복지제도 수립 과정을 살

펴보면 사회･정치･경제적 요소들 간 상호작용을 통해 국민의 복지에 대한 태도와 인식의 합의

가 유기적으로 형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Esping-Andersen, 1990).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

리나라의 복지정책 형성 및 집행시 국민들의 복지태도와 인식 고려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수준

이다(주은선･백정미, 2007).

국내 여러 연구자들은 상기의 연구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복지인식 및 복지태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2012년 복지논쟁이 고조되기 이전의 연구(김상균･정원오, 

1995; 최균･류진석, 2000; 양옥경, 2002; 이성균, 2002; 주은선･백정미, 2007; 백정미 외, 

2008; 이중섭, 2009; 모지환･김행열, 2009; 김사현･홍경준, 2010) 등이 대부분이다. 2012년 이

후 미국 및 유럽발 경제위기, 물가 및 실업률 상승, 가계부채의 확대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이 

대두되면서 복지확대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였다(김유경, 2012). 최근에는 복지정책이 선거에

서 유권자의 정치적 태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강정희･염동문, 2014: 

320). 따라서 복지논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현 시점에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복지태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바람직한 복지정책 수립 및 형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단위: 억원)

구분 12년(A) 15년(B) B-A %

사회복지 분야 290,973 434,491 143,518 49.3

ㅇ기초생활보장 79,028 94,557 15,529 19.6

ㅇ취약계층지원 11,880 21,437 9,557 80.4

ㅇ공적연금 124,415 172,777 48,362 38.9

ㅇ보육 30,999 50,072 19,073 61.5

ㅇ노인 39,040 88,224 49,184 126.0

ㅇ사회복지일반 5,611 7,424 1,813 32.3

자료: 보건복지부 2012년, 2015년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개요

2) 정책체감도란 제도로 인한 정책효과를 의미하는 개념보다는 제도의 대상자들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개념을 의미한다(한동우, 2015). 따라서 정책체감도는 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가지

고 있는 중요도와 실제로 느끼고 있는 정책 실행도 간의 차이로 정책만족도와는 구별된다(김유경 외, 

2011: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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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민들의 복지태도를 유형화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복지태도를 인지적 태도, 정의적 태도, 그리고 행동적 태도로 구분하고 이를 바탕

으로 잠재집단을 규명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복지정책의 

체감도 향상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복지태도

복지태도에 관한 논의에 앞서 태도에 대해 이론적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태도

(attitude)란 경험을 통해 조직화되는 것으로서, 태도대상과 상황에 대한 개인의 반응에 직접적

이거나 역동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신적 및 신경적 준비상태를 의미한다(Allport, 1935; 한덕

웅 외, 2004: 127에서 재인용). Robbins & Judge(2011)은 태도란 사람, 사물, 사건에 대한 호의

적 혹은 비호의적인 평가적 표현이라고 정의하였다. 조성대 외(2003)는 태도를 개인 차이를 나

타내는 요인 중의 하나로 지각산출의 한 형태로써 개인행동을 결정하는 요소라고 정의하였다. 

태도는 인지적 요소, 정의적 요소, 그리고 행동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Katz & Stotland, 

1959; Rosenberg & Hovland, 1960; Breckler, 1984; Berkman & Neider, 1987). 인지적 요소

(cognitive component)는 태도대상에 관한 신념, 생각, 지식 등을 의미한다. 정의적 요소

(affective component)는 태도대상에 대한 감정을 의미하며, 대상에 대한 좋음(好)과 나쁨(不

好)에 대한 평가적 측면으로 포함하는 정서반응으로 구성되어 있다. 행동적 요소(behavioral 

component)는 태도의 행동적 특징으로 대상에 대한 어떤 행위를 하려는 의도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복지태도란 무엇인가? 복지태도는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3). 

Taylor-Gooby(1985)는 복지태도(welfare attitudes)를 전반적인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지지여

부, 복지비용의 문제, 재분배, 그리고 복지국가의 정당성 등에 대한 사회적 흐름 또는 사회적 

태도로 정의하였다(최균･류진석, 2000: 227에서 재인용). 복지태도와 유사하게 사용되는 용어

로 복지인식 또는 복지의식 등을 들 수 있다. 이광훈･김권식(2012: 99)에 따르면 복지의식

(welfare consciousness)은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정도 및 복지정책의 소요 재원에 대한 복

지행위자의 의식 및 태도를 의미한다. 복지의식을 보다 확장된 의미로 정의한 김상균･정원오

3) 복지태도와 복지인식 또는 복지의식 등 학자에 따라 구분 없이 사용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의 선행연구에 사용되는 용어를 그대로 인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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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3)는 복지의식을 복지와 복지를 추구하는 사회적 제도, 복지체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인간의 태도 혹은 의식으로 정의하였으며, 양옥경(2002: 231) 또한 사회의 정치, 경제적 기반 

위에서 사회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복지제도에 대한 생각과 가치관 또는 태도로 규정하였다. 

이중섭(2009: 75-76)은 복지의식과 복지태도를 구분하였다. 복지의식은 복지에 대한 감정과 

인상 그리고 가치와 신념 그 자체이며, 복지태도는 복지의식에 기반을 둔 행동성향을 의미한

다. 이중섭(2009)의 정의는 복지의식을 태도의 구성요소 중 인지적 요소로 복지태도를 행동적 

요소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복지의식 및 복지태도에 대한 연구들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복지태도의 

구성요소로서 인지적 요소, 정의적 요소, 그리고 행동적 요소로 구분하고자 한다. 복지태도 중 

인지적 요소는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지각이나 신념으로 최근 복지논쟁의 중점이슈인 복지대

상선정에 대한 인식으로, 복지서비스를 수혜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 및 범위인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한 태도로 볼 수 있다.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한 태도는 복지 이데올로기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본 연구에서는 인지적 요소를 의미하는 주요 변수로 조작화 하였다. 

둘째, 정의적 요소는 앞서 설명했듯이 대상에 대한 개인의 감정을 의미하는데, 복지서비스 

제공의 맥락에서는 특정 책임주체 혹은 서비스 제공에 대한 선호도를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복지책임주체의 선호도는 복지공급주체에 대한 선호여부를 의미하며, 이

는 복지국가 유형을 구분하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이다(이한나･이미라, 2010: 260). 본 연구에

서는 복지책임주체에 대한 선호도를 국가, 시장, 시민사회, 그리고 가족 등으로 설정하고 정의

적 요소를 가리키는 지표로 구성하였다. 

셋째, 행동적 요소는 복지에 대한 행동의도로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에 찬성하여 복지의 적

극적 구현에 실천적으로 참여할 의도로 정의하였다. 다양한 종류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복

지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재정확보는 필수적이다. 그러한 만큼, 국민의 입장에서 복지서비스 확

충을 위하여 비용을 부담하고자 하는 행위를 복지에 대한 적극적인 행동적 요소로 파악하고자 

한다. 

2. 복지태도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복지태도에 관한 연구는 다수 존재하지만 복지태도를 인지적 요소, 정의적 요소, 행동적 요

소로 구분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복지태도에 관한 

단일차원 관점 연구와 다차원 관점의 연구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복지태도를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요소 등 단일차원 관점에서 살펴본 연구 중 복지

정책에 대한 국가의 책임정도를 측정한 연구는 Blekesaune & Quadagno(2003), Svalf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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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백정미 외(2008), 김신영(2010), 이훈희 외(2011) 등을 들 수 있다. 이훈희 외(2011)는 

한국의 복지태도와 건강보험 인식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복지태도를 복지혜택과 근로

의욕(사회복지를 늘리면 일할 의욕이 떨어지는가), 성장과 분배(성장과 분배 중 무엇이 중요한

가), 소득분배의 인식(부자는 세금을 더 내고 빈자는 덜 내야하는가?, 우리나라의 소득과 재산

의 분배는 평등한가?, 소득격차 해소가 정부의 책임인가?) 등으로 구성하였다. 김신영(2010)은 

한국인의 복지의식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소득격차 완화뿐만 아니라 개인의 복지의식을 

일자리, 의료, 노인, 실업, 주거 등 정부의 책임 태도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였다. 국가간 비교연

구를 진행한 Svalfors(2004)는 복지태도를 소득격차 해소, 일자리 제공, 아픈사람에게 의료서

비스 제공, 노인 및 실업자에게 온당한 생활수준 제공, 저소득 가구의 대학생에게 재정지원, 저

소득층에게 온당한 주택 제공 등에 대한 국가의 책임정도를 스웨덴, 브리튼, 독일, 미국 등 국

가 간 차이를 규명하였으며, 백정미 외(2008) 또한 복지의식을 국가복지 책임정도 구성하여, 

복지인식에 대해 미국, 스웨덴, 프랑스, 한국 등 국가 간 차이를 규명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의 

경우 미국보다 복지인식 수준이 낮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Blekesaune & 

Quadagno(2003)는 ISSP(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s)자료를 활용하여 복지태도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복지태도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복지태도를 일자리, 의료, 노인, 

실업, 소득격차 완화 등에 대한 국가책임으로 구성하였다. 분석결과 평등주의 인식과 실업률

이 높을수록 실업자에 대한 국가책임 지지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태도를 정의적 요소 관점에서 살펴본 양옥경(2002)은 가족주의 가치관에 따른 한국인

의 복지의식을 규명하기 위하여 복지의식을 복지제도인식, 복지책임주체인식, 복지정책욕구

인식 등으로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복지책임주체인식의 경우 복지대상자에 대해 복지제

공의 1차적 책임주체를 누구로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자신, 가족과 친척, 이웃과 지역사

회, 기업, 정부 등 5가지 차원으로 구성하였다. 분석결과 가난한 사람에 대한 복지의 책임은 자

신에게 있다는 견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업자는 자신과 정부, 노인부양과 청소

년 및 아동보호는 가족과 친척, 장애인, 여성가장,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복지제공의 책임주체

는 정부에게 있다는 견해가 상대적으로 많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복지서비스 유형에 따라 복

지책임 주체의 상이함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성균(2002) 또한 한국사회 복지의

식의 특성 및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복지의식을 복지책임의 주체로 설정하고 자기자신, 

가족과 친지, 이웃주민,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한편 복지태도

를 인지적 태도 관점에서 살펴본 김희자(2013)는 계급 및 계층이 복지정책에 대한 태도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복지태도를 복지정책별 정부지출 확대와 보편주의에 대한 태도로 

규명하여 분석하였다. 

김사현(2015)은 한국인의 복지태도 불일치에 대한 연구에서 복지태도를 복지비 지출과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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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부담에 대한 태도(복지예산을 늘리기 위해 증세 찬성여부)로 구성하여 복지태도 불일치를 

분석하였으며, Hansenfeld & Rafferty(1989) 또한 복지태도를 복지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지출

과 세금추가 부담의사로 구성하여, 복지태도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주은선･백정미(2007)

는 행동적 요소를 중점적으로 복지인식을 평등인식, 공공복지 확대 지지도, 재원부담의사 등

으로 구성하였으며, 재원부담의사를 빈자들의 복지에 집중적으로 쓰이는 경우와 보편적 복지

에 쓰이는 경우를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상위계층일수록 평등인식은 낮게 나타났으

며, 하위계층일수록 그리고 공공복지 수급 경험이 있을수록 공공복지에 대한 지지도가 높게 

나타났다. 복지재정부담의 경우 상위계층일수록 복지재정부담 의사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계

층과 정치이념은 복지인식에 유의미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나 하위계층일수록 친복지적인 성

향임을 규명하였다. 이중섭(2009)은 한국인의 복지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

하여 복지의식을 복지에 대한 인식이나 사고뿐만 아니라 행동지향 혹은 행위성향의 의미를 포

함하는 개념에 초점을 두어 복지정책의 지출정도에 대한 인식을 복지의식으로 규명하였다.

둘째, 복지태도를 다차원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연구는 최균･류진석(2000), 김사현･홍경준

(2010), 이한나･이미라(2010), 권승(2012) 등을 들 수 있다. 복지서비스 중 보육서비스에 대한 

복지태도 형성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권승(2012)은 복지태도를 보육서비스에 대한 국가 책임정

도와 보육서비스 확대를 위한 세금 추가부담 의향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김사현･홍경준

(2010)은 서울시 복지패널 제1차 자료를 활용하여 서울시민의 복지태도를 잠재집단분석을 활

용하여 분석하였다. 서울시민의 복지태도를 유형화하기 위하여 한시적 급여(급여는 긴급한 경

우에만 한시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최소생활보장(정부는 누구나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

도록 보장해야 한다), 중산층포괄(중산층에게도 복지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 빈부격차감

소(빈부격차를 줄이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재정확대(세금을 더 늘려서라도 복지예산의 규

모를 확대해야 한다) 등 5개 문항을 활용하여 집단을 유형화하였다. 그 결과 서울시민의 복지

태도는 복지확대 지지층, 부동층, 최저생활보장 지지층 등 3개의 집단으로 규명하였다. 

최균･류진석(2000)은 국민복지의식조사를 활용하여 복지의식을 가치차원, 태도차원, 복지

책임주체에 대한 인식과 복지실천의지 등으로 구분하여 특징을 규명하였다. 가치차원은 평등 

현실에 대한 인식과 빈곤 원인에 대한 인식을 개인적, 사회적 원인으로 구분하였으며, 태도차

원은 사회복지 실시의 목적, 사회복지의 사회적 효과에 대한 인식으로 구성하였다. 복지책임

주체에 대한 인식은 자신, 가족과 친척, 이웃, 지역사회, 국가로 구분하였으며, 복지실천의지는 

자발적 세금납부여부와 복지예산 확충에 대한 인식으로 구성하였다. 분석결과 특히 복지책임

주체에 대한 인식은 대부분 국가책임지향적이며, 복지예산확충의 필요성에 대해 70%이상 찬

성하지만 세금부담의사는 반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한국인 복지의식의 이중성을 규명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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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나･이미라(2010)는 한국인의 복지태도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복지태도를 성장과 

분배에 대한 지향, 소득격차 해소의 국가책임에 대한 태도,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에 대한 태

도,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한 지향 등 4가지로 구성하였다. 그 결과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한 지향을 제외한 나머지 복지태도에 소득분배 형평성 지각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세금부담 형평성지각의 경우 소득격차 해소의 국가책임에 대한 태도에만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선행연구 검토

연구자 복지태도(복지의식)

최균･류진석(2000)
가치차원(평등 현실에 대한 인식과 빈곤 원인에 대한 인식), 태도차원(사회복지 실시의 
목적, 사회복지의 사회적 효과에 대한 인식), 복지책임주체에 대한 인식, 복지실천의지
(자발적 세금납부여부와 복지예산 확충에 대한 인식)

양옥경(2002) 복지제도인식, 복지책임주체인식, 복지정책욕구인식

이성균(2002) 복지책임의 주체

Blekesaune & Quadagno(2003), 
Svallfors(2004), 백정미 외(2008)

김신영(2010)
국가복지책임

주은선･백정미(2007) 평등인식점수, 공공복지확대지지도, 재원부담의사(빈자중심복지, 보편적 복지)

이중섭(2009) 복지정책의 지출정도

김사현･홍경준(2010) 한시적 급여, 최소생활보장, 중산층포괄, 빈부격차감소, 재정확대(증세)

이한나･이미라(2010)
성장과 분배에 대한 지향, 소득격차 해소에의 국가책임에 대한 태도,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에 대한 태도,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한 지향

이훈희 외(2011)
복지혜택과 근로의욕(사회복지를 늘리면 일할 의욕이 떨어지는가), 성장과 분배(성장과 
분배 중 무엇이 중요한가), 소득분배의 인식(부자는 세금을 더 내고 빈자는 덜 내야하
는가, 우리나라의 소득과 재산의 분배는 평등한가, 소득격차 해소가 정부의 책임인가) 

권승(2012) 보육서비스에 대한 국가 책임정도, 보육서비스 확대를 위한 세금 추가부담 의향

김희자(2013) 복지정책별 정부지출 확대(기존복지의 강화, 복지영역의 확장), 보편주의에 대한 태도

Hansenfeld & Rafferty(1989)
복지비 지출, 세금부담에 대한 태도

김사현(2015)

3. 본 연구의 차별성

복지태도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결과 연구 내용, 연구 대상, 연구 방법 측면에서 기존 연구

들의 한계를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연구 내용 측면에서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복지인식 및 

태도를 복지정책에 대한 국가의 책임정도(Blekesaune & Quadagno, 2003; 백정미 외, 2008; 

김신영, 2010), 복지책임 주체(양옥경, 2002; 이성균, 2002), 인지적 요소 관점인 보편주의에 

대한 태도(김희자, 2013), 행동적 태도 관점인 재원부담 의사(Hansenfeld & Rafferty, 1989;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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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선･백정미, 2007; 이중섭, 2009; 김사현, 2015) 등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복지태도가 단일차원이 아닌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요소를 모두 내포하고 있는 다차원적 

복합개념이라는 점을 모형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복지서비스 분야별 국민들의 복지인식 및 태도는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

려하여 복지태도를 복지서비스 분야별로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직접 1차 자료 수집을 통하여 전 국민에 대한 대표성 있는 표본을 구성하고 복지태도

를 보육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다양한 분야의 복지 중 상대적으

로 최근 제도가 변화하였으며, 인지도가 높은 보육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로 한정하였다. 

보육복지의 경우 만0세~5세 보육료 및 양육수당 전 계층으로 확대, 노인복지의 경우 기초노령

연금제도가 기초연금제도로 전환하였으며,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연금이 확대되었다. 이에 복

지태도를 보육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별로 복지대상선정에 대한 태도와 복지책임(제공)주

체 선호도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둘째, 연구 대상 측면에서 기존의 연구들은 패널데이터를 사용하거나 설문조사를 실시하

여 복지태도를 유형화하였다. 하지만 복지국가 및 복지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가한 

2012년 이전 자료가 대부분이었다는 점에서 최근 국민의 복지태도 변화를 반영하기에는 한계

를 지닌다. 경제위기, 실업, 정치적 선호 등 상황적 요인은 복지태도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본 연구에서는 2015년 전국 만 19세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한 ‘한국사회의 갈등

과 협력에 대한 인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2010년 지방선거와 2012년 총선, 그리고 대선 이

후 국민들의 복지태도를 규명하고자 한다. 

셋째, 연구 방법 측면에서 국민의 복지태도를 체계적이고 심층적으로 유형화하기 위해서는 

응답자의 응답패턴을 토대로 유사한 특성을 지닌 복수의 잠재집단을 규명하는 잠재집단분석이 

효율적인 분석방법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잠재집단분석을 활용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잠재집단분석을 활용하여 복지태도를 유형화한 김사현･홍경준(2010) 연구에서는 ｢서울

시 복지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서울시민을 한정하여 분석하였으며, 백정미 외(2008)는 복지태

도를 미시적 측면이 아닌 국가 간 비교로 거시적 측면에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민의 복지태도를 유형화하기 위하여 잠재집단분석을 활용하였다.  

Ⅲ. 연구설계

1. 가설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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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지태도 유형에 관한 가설설정

복지태도는 다차원적 관점으로 구성할 수 있다. 복지서비스 제공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으

로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는 복지국가 유형을 구분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이한나･이미

라, 2011: 262). 김사현･홍경준(2006)에 따르면 급여는 긴급한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제공되어

야 한다는 비율이 17.8%, 급여가 제도적이고 장기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비율이 55.1%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한나･이미라(2011) 역시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한 성향 중 

보편주의에 대한 성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이준우 외(2014)는 한국인

들이 보편주의보다 선별주의를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광복70주년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2005년 보편적 복지 선호비율이 47.5%에서 2015년 10년 만에 30.1%로 감소하였다. 이

는 국민들의 요구가 보편적 복지에서 선별적 복지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는 현재 한국인의 복지태도 중 복지서비스 제공 대상 선정 기준은 혼재해서 나타날 수 있

다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1-1: 복지대상 선정에 관해서는 선별주의와 보편주의가 혼재되어 나타날 것이다. 

다양한 복지책임 주체 중 누구의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복지서비스의 제공 형태도 상이하

게 나타날 수 있다(유현종, 2014). 양옥경(2002)은 노인부양에 관한 복지책임주체는 가족과 친

척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반면, 장애인복지는 정부가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최균･류진석(2000) 역시 노인은 가족과 친척의 책임이 높게 나타났으며, 장애인은 정부

의 책임이 높게 나타났다. 이성균(2002)은 복지 수혜대상집단의 복지책임주체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연구에서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 모두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모

지환･김행열(2009)은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는 복지서비스 운영/전달 주체를 공공부문이 높

게 나타난 반면, 아동분야의 경우 민간부문이 높게 나타났다. 보육복지만 초점을 맞춘 권승

(2012)의 연구에서는 보육서비스 제공에 있어 국가의 책임을 상당히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

여주었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할 때 복지책임 주체에 관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가설1-2: 복지서비스 책임주체에 관해서는 시장, 시민단체, 가족보다 국가에 관한 선호도가 높을 것이다.

선호하는 복지체제나 복지관념 등은 복지증세 의도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 영향요인임을 

확인하였다(박경돈, 2015). Esping-Andersen(1990)의 복지체제 유형 중 사회민주주의 복지국

가는 시민들의 복지혜택 적용 대상 범위가 넓고, 지원의 정도도 관대하며, 높은 수준의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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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배의 특성을 지닌 반면,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시민들의 복지혜택 범위가 좁고, 지원 정도

는 매우 제한적이며, 소득의 제한적 재분배의 특성을 지닌다. 이에 자유주의 복지국가에서는 

시민들은 자신이 낸 세금대비 복지혜택이 부족하다고 인식하여 증세에 대해 상대적으로 부정

적인 반면,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시민들 대부분 보편적 복지제도에 대한 인식을 통해 증세

에 대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김윤태･서재욱, 2014).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할 때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 찬성의도는 선호하는 복지체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

으로 예상된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1-3: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 찬성의도는 선별주의 집단보다 보편주의 집단이 높을 것이다. 

2) 복지태도 잠재집단 유형 특성에 관한 가설설정4)

인구특성요인은 많은 연구에서 복지태도를 형성하는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김상균･정원

오, 1995; 류만희･최영, 2009; 김신영, 2010; 김영순･여유진, 2011; 이한나･이미라, 2011; 권

승, 2012; 김윤태 외, 2013; Hansenfeld & Rafferty, 1989; Andreß & Heine, 2001; Blekesaune 

& Quadagno, 2003). 여성은 양육의 부담 등으로 복지제도에 의존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

은 것으로 확인되었다(류진석, 2004; 류만희･최영, 2009). 김윤태 외(2013)는 여성이 남성에 비

해 복지증세에 동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할 때 남성과 여성에 따

라 복지태도에 대한 유형이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2-1: 성별에 따라 복지태도 유형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고령층의 경우 노동시장에서 지위약화로 복지에 대한 의존적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 복지

에 대한 친화적인 태도를 형성할 수 있다(Blekesaune & Quadagno, 2003; 류진석, 2004; 김신

영, 2010, 이한나･이미라, 2011). 한편 Hansenfeld & Rafferty(1989)와 Andreß & Heine(2001)

는 젊은 연령층의 경우 복지서비스에 대한 수혜정도가 고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복지에 대한 친화적 태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결과를 규명하였다. 연령에 따라 상반된 연구결

과가 제시되고 있으며, 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2-2: 연령에 따라 복지태도 유형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4) 잠재집단분석의 특성에 따라 가설설정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 본 연구에서는 복지태

도 잠재집단 유형 특성에 관한 가설설정 부분을 복지태도에 대한 유형이 차이가 날 것이다로 가설을 설

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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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만희･최영(2009)에 따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복지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이한나･이미라(2011)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보편주의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균･류진석(2000) 역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국가책임지향적인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다수의 

경험적 연구는 교육수준이 복지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함이 보고되고 있다(류진석, 

2004; 백정미 외, 2008; 김영순･여유진, 2011).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할 때 다음과 같은 가설

을 설정할 수 있다. 

가설2-3: 학력에 따라 복지태도 유형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김영순･여유진(2011)은 저소득층의 경우 고소득층보다 복지 친화적 태도를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김윤태 외(2013)의 연구에서는 저소득층일수록 복지정책을 위한 증세에 대해 긍

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이 규명하였다. 이러한 주장 및 선행연구 결과는 소득에 따라 복지태

도에 대한 유형이 차이가 있다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

을 설정한다.

가설2-4: 소득에 따라 복지태도 유형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인구특성요인만이 복지태도를 설명하는 요인은 아니다. 주은선･백정미(2007)에 따르면 소

득계층별 복지인식에서 하위층이 중산층 및 상위층과 구분되는 뚜렷한 친복지적 성향을 갖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김상균･정원오(1995)와 김신영(2010) 역시 하위층의 복지태도는 중산층과 

상위층에 비해 복지서비스에 대한 국가 책임확대로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

구결과를 토대로 할 때 주관적 계층인식에 따라 복지태도에 대한 유형이 차이가 날 것으로 예

상된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2-5: 주관적 계층인식에 따라 복지태도 유형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Bean & Papadakis(1998)는 정치의식이 복지태도에 중요한 요인으로 주장하였으며, 많은 

선행연구에서 정치적 이념성향이 복지태도의 선행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김상균･정원오, 

1995; 주은선･백정미, 2007; 이중섭, 2009; 김신영, 2010; 김윤태 외, 2013; 박경돈, 2015). 김

윤태 외(2013)는 진보성향일수록 복지 증세에 찬성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김상균･정원오

(1995)와 주은선･백정미(2007) 역시 개인의 정치적 이념성향이 진보성향일수록 복지에 대한 

친복지적 태도를 형성함을 강조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할 때 이념성향과 복지태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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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차이에 관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가설2-6: 이념성향에 따라 복지태도 유형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자료수집

본 연구는 한국인의 복지태도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의 특징을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 

활용된 자료는 한국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SSK)이 주관한 공존･협력 연구단의 ‘한국사회의 갈

등과 협력에 대한 인식조사’ 자료이다. 본 자료는 2015년 4월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라 성별, 

연령별, 지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을 통해 배포하였다. 자료는 2015년 5월 20일부터 6

월 12일까지 약 1개월에 걸쳐 수집하였으며, 전국 만 19세이상 성인남녀 1,008명을 최종 실증

분석에 활용하였다. 

3. 측정도구

국민의 복지태도 유형을 분석하기 위하여 보육복지, 노인복지, 그리고 장애인복지에 따른 

복지태도를 3가지로 구성하였다. 복지태도는 복지대상 선정에 대한 태도, 복지책임(제공)주체

에 대한 인식,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에 대한 태도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이에 관한 측정도구는 

<표 2>와 같다.

<표 2> 측정도구

구    분 내    용

인지적 태도 복지대상선정에 대한 태도
보육복지

① 소득에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제공
② 가난한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정의적 태도 복지책임주체 선호도
보육복지

① 국가   ② 시장   ③ 시민사회   ④ 가족노인복지
장애인복지

행동적 태도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의도 소득세 ① 증세 반대   ② 보통   ③ 증세 찬성

첫째, 인지적 태도는 복지대상 선정에 대한 태도로 정의하고, “귀하는 보육(노인, 장애인)복

지 수혜대상 범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용하였다. 응답범

주는 ① “소득에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제공해야 한다”, ② “가난한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제

공해야 한다”의 2개 범주로 구성하였다. 둘째, 정의적 태도는 복지책임주체 선호도로 정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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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귀하는 보육(노인, 장애인)복지서비스를 누가 담당해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용하였다. 응답범주는 ① 국가, ② 시장, ③ 시민사

회, ④ 가족 등 4개 범주로 구성하였다. 셋째, 행동적 태도는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의도로 정의

하였으며, “귀하는 복지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소득세를 더 걷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용하였다. 응답범주는 5점 리커트 척도(① 매우 반

대 ↔ ⑤ 매우 찬성)로 구성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를 3개 범주(① 증세 반대, ② 보통, ③ 

증세 찬성)로 축소하여 사용하였다. 측정도구의 범주를 축소한 이유는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

자 하는 잠재집단분석의 경우 투입되는 변수의 범주 수가 많으면 도출되는 집단의 수가 증가

하며, 지나치게 많은 집단의 수의 경우 설명의 간결성(parsimony)을 해칠 수 있다(김사현･홍

경준, 2010: 103).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의도 문항을 5개 측정범주에서 3

개의 측정범주로 축소하여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4. 분석방법

국민의 복지태도 유형을 분석하기 위하여 잠재집단분석(Latent Class Analysis)을 사용하였

다. 잠재집단분석은 변수 중심의 접근방식(variable-centered methods)이 아닌 개인들 간의 

관계성을 강조하는 응답자 중심(person-centered methods)의 유형화를 의미한다(강은나･이

민홍, 2014: 141). 즉, 관찰된 변수에 대한 개인들의 응답 패턴을 토대로 유사한 특성을 지닌 

복수의 잠재집단을 규명하는 분석방법이다. 

잠재집단분석은 자료가 연속형이 아닌 범주형일 때 사용하는 분석방법(이재열, 2005: 273)

으로 군집분석과 유사하지만 분산의 동질성, 자료의 정규성, 선형성과 같은 통계적 가정을 하

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김사현･홍경준, 2010: 105; 조지용･박태영, 2013: 

607). 잠재집단분석은 ML(maximum likelihood) 추정방식의 모형을 기반으로 다양한 적합도 

지수를 통해 보다 객관적인 집단 분류를 가능하게 하는 등 다양한 이점을 지니고 있다(조지용･
박태영, 2013: 607).

잠재집단을 결정하는 방법은 집단 1개에서 출발하여 집단의 개수를 한 개씩 증가시켜 최적

의 잠재집단을 찾는 탐색적인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단계적이고 반복적인 과정 속에서 최종 잠

재집단 개수는 적합도 지수와 Entropy 지수 등을 근거로 결정하게 된다(강은나･이민홍, 2005; 

이재열, 2005; 조지용･박태영, 2013; 정은희･최유석, 2014). 적합도 지수는 AIC(Akaike’s 

information criteria),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a), 그리고 SSABIC(sample-size 

adjusted BIC) 등이 있다. AIC, BIC, SSABIC 값이 적을수록 모형의 적합도가 좋다고 할 수 있다. 

Entropy는 0에서 1까지의 범위를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집단 간 분류가 정확한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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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didi et al., 1993). 또한 각 집단을 구성하는 표본 비율은 전체 표본 대비 최소 1% 이상은 되

어야 의미 있는 분류라고 할 수 있다(Hill et al., 2000). 

수집된 설문자료의 분석을 위해 STATA의 LCA Stata Plugin(1.2 버전)을 활용하였다. 응답

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및 기초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복지태도 유형은 

잠재집단분석, 복지태도 유형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Ⅳ. 분석결과

1. 표본의 특성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3>과 같다5). 첫째, 응답자의 성별 분포는 여성이 남성보

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응답자의 연령별 분포는 60대 이상이 가장 많고, 40대, 50대, 

30대, 19세~29세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최종학력 수준은 대학교 졸업이 가장 많고, 고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이하, 대학원 이상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응답자의 거주 지역별 분포에서

는 인천/경기가 가장 많으며, 서울, 부산/울산/경남, 대전/충청과 대구/경북, 광주/전라, 강원/

제주 순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응답자의 가구소득별 분포에서는 301만원이상~400만원이하

가 가장 많으며, 501만원이상, 201만원이상~300만원이하, 401만원이상~500만원이하, 101만

원이상~200만원이하, 100만원이하가 순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응답자의 직업별 분포에서는 

자영업이 가장 많으며, 사무/관리/전문직, 주부, 판매/서비스직, 학생, 생산/기능/노무, 무직, 

기타, 농/임/어업 순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응답자의 계층인식별 분포에서는 하위층 가장 많

으며, 중산층, 상위층 순으로 나타났다. 여덟째, 응답자의 이념성향별 분포에서는 중도성향이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보수성향, 진보성향 순으로 나타났다.  

5) 결측치는 유사한 조건을 가진 다른 레코드를 참고하여 결측치를 추정하는 방법인 단순대치법(Imputation)

을 사용하여 대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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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표본의 특성

구  분 내  용 빈도(명) 비율(%) 구  분 내  용 빈도(명) 비율(%)

성별

남자
여자

499
509

49.50
50.50 이념성향

진보
중도
보수

255
449
304

25.30
44.54
30.16

계 1,008 100.0 계 1,008 100.0

연령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178
190
215
200
225

17.66
18.85
21.33
19.84
22.32

가구소득

100만원이하
101-200만원
201-300만원
301-400만원
401-500만원
501만원이상

54
166
186
226
173
203

5.36
16.47
18.45
22.42
17.16
20.14

계 1,008 100.0 계 1,008 100.0

학력

중졸이하
고졸
대졸

대학원이상

151
404
437
16

14.98
40.08
43.35
1.59

계층인식

상위층
중산층
하위층

40
323
645

3.97
32.04
63.99

계 1,008 100.0 계 1,008 100.0

거주 지역

서울
인천/경기
대전/충청
광주/전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208
298
102
101
102
156
41

20.63
29.56
10.12
10.02
10.12
15.48
4.07

직업

농/임/어업
자영업

판매/서비스
생산/기능/노무
사무/관리/전문

주부
학생
무직
기타

18
276
146
61
183
170
68
55
31

1.79
27.38
14.48
6.05
18.15
16.87
6.75
5.46
3.08

계 1,008 100.0 계 1,008 100.0

2. 잠재집단분석 

복지태도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잠재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log-Likelihood, AIC, BIC, 

SSABIC, Entropy 등 잠재집단 모형 적합도 지수를 통해 가장 적합한 모델을 선정하였다. 잠재

집단이 2개인 모형에서 시작하여 잠재집단 수를 단계적으로 하나씩 늘려가는 방법을 사용하

였으며, 그 결과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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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잠재집단분석 결과

잠재
집단

log-Likelihood df AIC BIC SSABIC Entropy

2 -4733.812 1506 1597.632 1740.188 1648.082 0.896

3 -4429.065 1491 1018.138 1234.429 1094.682 0.844

4 -4416.905 1476 1023.818 1313.846 1126.458 0.719

2개 집단모형에서 3개 집단모형까지 AIC, BIC, 그리고 SSABIC 값이 감소하다가 4개 집단

모형에서는 적합도 지수가 증가하였다. Entropy 지수의 경우 2개 집단 모형이 0.89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3개 집단 모형이 0.844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AIC, BIC, 

SSABIC, Entropy 등 적합도 지수와 집단분류의 정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3개 집단모

형이 복지태도 유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되어 최종 모형으로 선택하였다. 

잠재집단의 조건부 확률을 통해 복지태도의 집단별 특성을 살펴본 후 각 유형의 명칭을 명

명하였다6). 전체 응답자 대비 각각의 집단 응답자 비율은 잠재집단2가 54%로 가장 많은 비중

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잠재집단3(30%), 잠재집단1(16%) 순으로 나타났

다. 잠재집단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잠재집단1은 복지대상 선정에 대한 태도는 보육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모두 가난한 

사람에게만 제한적 제공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보육복지와 노인복지의 경우 가난한 사람에

게만 제한적 제공의 비율이 70%이상인 반면, 장애인복지의 경우 가난한 사람에게만 제한적 제

공의 비율이 57%로 소득에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제공의 비율보다 14%p 높게 나타났다. 복지

책임주체로는 보육복지의 경우 가족의 선호도가 30%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시장의 

선호도(28%)와 근소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복지에 대한 책임주체로 가족 선

호 결과는 기존 연구인 양옥경(2002) 연구결과와 유사한 맥락으로 한국 사회의 전통적 가치관 

중 하나인 가족이 가족구성원을 양육하고, 부양하는 것을 당연한 의무와 책임으로 여기는 가

족주의적 사고가 복지태도에 내포되어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반면, 노인복지는 시민사회의 

선호도가 36%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시장의 선호도 또한 28%로 높게 나타났다. 장애

인복지도 시민사회의 선호도가 33%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시장의 선호도가 27%로 

높게 나타났다.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의도는 증세찬성이 39%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보통이 31%, 증세반대가 30%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잠재집단1을 선별적 복

합 중심형으로 명명하였다. 

6) 잠재집단분석 결과를 토대로 각 집단의 유형 명명시 태도 구성요소의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하지

만 행동적 태도인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의도의 경우 각 집단마다 뚜렷한 차이가 보이지 않아 인지적, 정

의적 태도의 특성을 반영하여 집단별 유형을 명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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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집단2는 복지대상 선정에 대한 태도는 보육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모두 가난한 

사람에게만 제한적 제공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보육복지와 노인복지의 경우 가난한 사람에

게만 제한적 제공의 비율이 90%이상으로 나타난 반면, 장애인복지의 경우 가난한 사람에게만 

제한적 제공의 비율은 77%로 나타났다. 복지책임주체는 보육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모두 

국가의 선호도가 9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기존의 선행연구결과와 유

사한 맥락으로 국민들이 보육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를 제공하는데 있어 국가의 책임을 

상당히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최균･류진석, 2000).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의도

는 증세반대가 37%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증세찬성과 3%p 차이나는 수준이다. 이러

한 특성을 반영하여 잠재집단2를 선별적 국가 중심형으로 명명하였다. 

잠재집단3은 복지대상 선정에 대한 태도는 보육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모두 소득에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제공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보육복지와 노인복지의 경우 소득에 관

계없이 전 국민에게 제공의 비율이 80%인 반면, 장애인복지의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전 국민

에게 제공의 비율이 92%로 보육과 노인복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복지책임주체

는 보육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모두 국가의 선호도가 9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의도는 보통이 34%, 증세찬성과 증세반대가 각각 33%로 나타나 뚜렷한 차이

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집단3의 경우 보육, 노인, 장애인복지에 대한 대상선정

은 소득에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제공하길 원하지만 그에 따르는 비용부담은 꺼려하는 눔프

(Not Out Of My Pocket: NOOMP)현상으로 복지태도에 대한 이중성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최균･류진석, 2000; 권승, 2012; 현대경제연구원, 2012; 김사현, 2015). 이에 잠재집단

3을 보편적 국가 중심형으로 명명하였다. 

잠재집단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선별적 복합 중심형과 선별적 국가 중심형, 보편적 국가 중

심형으로 나타나 복지대상 선정에 관해서는 선별주의와 보편주의가 혼재되어 나타날 것이라

는 <가설1-1>은 채택되었다. 복지책임 주체의 선호도는 선별적 복합 중심형을 제외한 나머지 

선별적 국가 중심형과 보편적 국가 중심형으로 나타나 복지서비스 책임주체에 관해서는 시장, 

시민단체, 가족보다 국가에 관한 선호도가 높을 것이라는 <가설1-2>는 채택되었다. 마지막으

로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의도의 경우 선별적 복합 중심형은 증세찬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선별적 국가 중심형은 증세반대 비율이, 보편적 국가 중심형은 보통이 높게 나타

나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 찬성의도는 선별주의 집단보다 보편주의 집단이 높을 것이라는 <가

설1-3>은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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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잠재집단별 조건부 응답확률

구    분

잠재집단(Latent class)

선별적
복합 중심형

선별적
국가 중심형

보편적
국가 중심형

복지대상 선정

보육복지
보편 22% 7% 81%

선별 78% 93% 19%

노인복지
보편 24% 7% 84%

선별 76% 93% 16%

장애인
복지

보편 43% 23% 92%

선별 57% 77% 8%

복지책임주체

보육복지

국가 18% 93% 95%

시장 28% 4% 4%

시민사회 24% 1% 1%

가족 30% 2% 0%

노인복지

국가 13% 96% 92%

시장 28% 2% 5%

시민사회 36% 2% 2%

가족 22% 0% 1%

장애인
복지

국가 23% 96% 93%

시장 27% 2% 5%

시민사회 33% 2% 2%

가족 18% 0% 0%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의도 소득세

증세찬성 39% 34% 33%

보통 31% 29% 34%

증세반대 30% 37% 33%

잠재 집단 비율 16% 54% 30%

3. 복지태도 유형별 특성분석

복지태도 유형별 특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복지태도 유형에 따른 인구통계학적 특성, 계층

인식 및 이념성향 특성을 분석하였다(<표 6>, <표 7> 참조).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선별

적 복합 중심형과 선별적 국가 중심형은 여성이 많은 반면, 보편적 국가 중심형은 남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복지대상 선정에 대한 태도는 선별적인 성향이 상

대적으로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친복지적 성향을 보인

다는 Andreß & Heien(2001)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성별에 따

른 복지태도 유형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성별에 따라 복지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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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은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2-1>는 기각되었다. 

연령의 경우 선별적 복합 중심형은 19-29세가 23.72%로 높게 나타났으며, 선별적 국가 중

심형은 60세 이상이 26.92%로 높게 나타났다. 보편적 국가 중심형은 40대에서 높게 나타났으

며, 이는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낮을수

록 복지서비스에 대한 수혜정도가 고령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복지에 대한 친화적 

태도를 형성할 수 있다는 Hansenfeld & Rafferty(1989), Andreßs & Heine(2001), 주은선･백정

미(2007) 등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연령에 따라 복지태도 유형은 차이

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2-2>는 채택되었다. 

학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선별적 복합 중심형과 보편적 국가 중심형은 대학교 졸업이, 

선별적 국가 중심형은 고등학교 졸업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력에 따라 복지태도 유형은 차이가 있을 것

이라는 <가설2-3>은 채택되었다.

소득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선별적 복합 중심형과 보편적 국가 중심형은 501만원 이상

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선별적 국가 중심형은 301만원-400만원이하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p<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에 따라 복지태도 유형

은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2-4>는 채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소득이 낮을수록 복지

혜택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게 되어 복지친화적 태도를 형성한다는 기존 연구와 상반된 결과이

다(김영순･여유진, 2011; 김윤태 외, 2013). 

<표 6>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과 복지태도 유형

구    분

선별적
복합 중심형

선별적
국가 중심형

보편적
국가 중심형

전  체


빈도(%) 빈도(%) 빈도(%) 빈도(%)

성별

남자
75 257 167 499

4.570
(0.102)

48.08% 47.07% 54.58% 49.5%

여자
81 289 139 509

51.92% 52.93% 45.42% 50.5%

합계
156 546 306 1,008

100% 100% 100% 100%

연령

19-29세
37 79 62 178

26.813**
(0.001)

23.72% 14.47% 20.26% 17.66%

30-39세
27 97 66 190

17.31% 17.77% 21.57% 18.85%

40-49세
34 104 77 215

21.79% 19.05% 25.16%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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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05, **p<0.01

주관적 계층인식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모든 유형에서 하위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p<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관적 계

층인식에 따라 복지태도 유형은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2-5>는 기각되었다.

이념성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모든 유형에서 중도성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중도성

향을 제외한 진보성향과 보수성향을 비교해 볼 때, 선별적 복합 중심형과 선별적 국가 중심형

은 보수성향, 보편적 국가 중심형은 진보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p<0.01 수준에

50-59세
30 119 51 200

19.23% 21.79% 16.67% 19.84%

60세 이상
28 147 50 225

17.95% 26.92% 16.34% 22.32%

합계
156 546 306 1,008

100% 100% 100% 100%

학력

중졸이하
20 101 30 151

17.009**
(0.009)

12.82% 18.5% 9.8% 14.98%

고졸
60 224 120 404

38.46% 41.03% 39.22% 40.08%

대졸
72 214 151 437

46.15% 39.19% 49.35% 43.35%

대학원이상
4 7 5 16

2.56% 1.28% 1.63% 1.59%

합계
156 546 306 1,008

100% 100% 100% 100%

소득

100만원이하
9 36 9 54

18.616*
(0.045)

5.77% 6.59% 2.94% 5.36%

101-200만원
27 95 44 166

17.31% 17.4% 14.38% 16.47%

201-300만원
28 98 60 186

17.95% 17.95% 19.61% 18.45%

301-400만원
28 131 67 226

17.95% 23.99% 21.9% 22.42%

401-500만원
24 98 51 173

15.38% 17.95% 16.67% 17.16%

501만원이상
40 88 75 203

25.64% 16.12% 24.51% 20.14%

합계
156 546 306 1,008

100% 100%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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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진보성향인 국민일

수록 친복지적 태도를 형성한다는 주은선･백정미(2007), 김윤태 외(2013) 등의 연구결과를 지

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이념성향에 따라 복지태도 유형은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

설2-6>는 채택되었다.

<표 7> 응답자의 주관적 계층인식 및 이념성향 특성과 복지태도 유형

구분

선별적
복합 중심형

선별적
국가 중심형

보편적
국가 중심형

전체


빈도(%) 빈도(%) 빈도(%) 빈도(%)

계층
인식

상위층
11 17 12 40

8.112
(0.088)

7.05% 3.11% 3.92% 3.97%

중산층
47 166 110 323

30.13% 30.4% 35.95% 32.04%

하위층
98 363 184 645

62.82% 66.48% 60.13% 63.99%

합계
156 546 306 1,008

100% 100% 100% 100%

이념
성향

진보
38 118 99 255

15.383**
(0.004)

24.36% 21.61% 32.35% 25.3%

중도
74 243 132 449

47.44% 44.51% 43.14% 44.54%

보수
44 185 75 304

28.21% 33.88% 24.51% 30.16%

합계
156 546 306 1,008

100% 100% 100% 100%

 *p<0.05, **p<0.01

<표 8> 가설검증 결과

구분 가설내용
검증
결과

가설1-1 복지대상 선정에 관해서는 선별주의와 보편주의가 혼재되어 나타날 것이다. 채택
가설1-2 복지서비스 책임주체에 관해서는 시장, 시민단체, 가족보다 국가에 관한 선호도가 높을 것이다. 채택
가설1-3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 찬성의도는 선별주의 집단보다 보편주의 집단이 높을 것이다. 기각
가설2-1 성별에 따라 복지태도 유형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기각
가설2-2 연령에 따라 복지태도 유형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채택
가설2-3 학력에 따라 복지태도 유형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채택
가설2-4 소득에 따라 복지태도 유형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채택
가설2-5 주관적 계층인식에 따라 복지태도 유형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기각
가설2-6 이념성향에 따라 복지태도 유형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채택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26권 제4호

158

Ⅴ. 결론 및 함의

본 연구는 한국인의 복지태도 유형을 규명하고, 각 유형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복지태도를 인지적 요소, 정의적 요소, 행동적 요소로 구성하여 잠재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인의 복지태도에 대한 잠재집단분석결과 선별적 국가 중심형(54%), 보편적 국가 

중심형(30%), 선별적 복합 중심형(16%) 등 3개의 유형으로 나타났다. 국민 10명 중 5명 이상은 

가난한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복지를 제공하길 원하며, 복지책임주체는 국가를 선호하고 복

지확대를 위한 증세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유형인 선별적 국가 중심형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복지대상 선정에 대한 태도는 소득에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제공하

며, 복지책임주체로 국가를 선호하고,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의도는 보통수준인 보편적 국가 

중심형으로 나타났다. 선별적 국가 중심형과 보편적 국가 중심형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대다수는 복지책임 주체측면에서 국가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하지만 복지대상 선정과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 부분에서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선별적 복합 중심형은 복지대상은 가난한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하며, 복지책임주체의 

경우 보육복지는 상대적으로 가족을 선호하고 노인복지 및 장애인복지는 시민사회를 선호하

며,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별적 복합 중심형에서 보육복지의 

책임 주체에 대한 선호도가 가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흥미로운 점으로 볼 수 있으

며, 이는 한국사회의 전통적 가치관 중 하나인 가족주의적 사고가 내포되어 있음을 추론해볼 

수 있다.

둘째, 한국인의 복지태도 유형 특성 분석결과, 성별의 경우 선별적 복합 중심형과 선별적 

국가 중심형은 여성이 많은 반면, 보편적 국가 중심형은 남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복지대상 선정에 대한 태도는 가난한 사람에게만 제공되어야 한다는 선별

적인 성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의미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어 <가설2-1>

은 기각되었다. 연령의 경우 선별적 복합 중심형은 19-29세가 23.72%로 높게 나타났으며, 선

별적 국가 중심형은 60세 이상이 26.92%로 높게 나타났다. 보편적 국가 중심형은 40대에서 높

게 나타났으며, 이는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2>는 채택되었다. 학력은 선별적 복합 중심형과 보편적 국가 중심형은 대학교 졸업이, 선별

적 국가 중심형은 고등학교 졸업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력에 따라 복지태도 유형은 차이가 있을 것이

라는 <가설2-3>은 채택되었다. 소득의 경우 선별적 복합 중심형과 보편적 국가 중심형은 501

만원 이상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선별적 국가 중심형은 301만원-400만원이하가 높게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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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이는 p<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에 따라 복

지태도 유형은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2-4>는 채택되었다. 주관적 계층인식에 따른 차이

를 살펴보면, 모든 유형에서 하위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주

관적 계층인식에 따라 복지태도 유형은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2-5>는 기각되었다. 이념

성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모든 유형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중도성향을 제외한 진보성향

과 보수성향을 비교해 볼 때, 선별적 복합 중심형과 선별적 국가 중심형은 보수성향, 보편적 

국가 중심형은 진보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념성향에 따라 복지태도 유형은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2-6>은 채택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복지태도 구성요소별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복지서비스 수혜대상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선별적 국가 중심형(54%)과 선별적 복합 중심형(16%)에서 복지 수혜대상을 가난한 사

람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하는 선별주의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광복70주년 국민의

식조사｣의 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광복70주년 국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편적 복지 찬

성비율이 47.5%(2005년)에서 30.1%(2015년)로 감소하였으며, 이는 보편적 복지에서 선별적 

복지 전환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복지서비스 유형에 따라 살펴

보면 보육복지는 68.4%, 노인복지는 66.9% 등 선별주의 비중이 높은 반면 장애인복지는 

53.4%로 보육복지와 노인복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별주의 선호 비중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보육복지 및 노인복지와 달리 장애인 복지의 경우 수혜대상이 모든 대상이 아닌 장애인이라는 

특수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추론할 수 있다.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

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장애인의 경우 소득과 관계없이 복지를 제공하길 원하는 것으

로 복지서비스 수혜대상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시 복지서비스 분야에 따른 특수성도 함께 

논의될 필요성을 시사한다. 

둘째, 복지서비스 책임주체에 대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선별적 국가 중심형(54%)과 보편적 국가 중심형(30%)에서 복지서비스 주체로 국가를 선호하

는 반면, 선별적 복합 중심형에서는 국가가 아닌 보육복지는 가족, 노인과 장애인복지는 시민

사회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복지서비스 책임주체로서 국가

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국가가 아닌 가족이나 시민사

회, 시장에 대한 선호도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양한 사회문제 중 특히 저출산･고령화 문

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뿐만 아니라 시장, 시민사회, 가족 등의 적극적 참여

가 필요하다. 최근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인 사회적경제 조직은 민관 협력 거

버넌스에 기반하여 사회구성원들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조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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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복지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보육의 공공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적경제 국공

립어린이집을 현재 서울시 서대문구와 경기도 광명시에서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는 2018년까

지 1,000개의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 그 중 10%인 100개의 국공립어린이집은 사회적경

제에 위탁하며, 노인요양을 위한 데이케어센터 100개 중 10%인 10개도 사회적경제가 운영할 

계획이다(뉴시스, 2015). 이러한 맥락에서 복지를 제공하는 주체로서 국가를 중심으로 시장, 

시민사회, 가족 등을 포함한 협력적 복지서비스 체계 구축은 국민의 수요를 반영하는 정책이

라고 볼 수 있겠다. 

셋째, 복지국가의 기반이 되는 증세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

출할 필요가 있다. 전체표본 중 복지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소득세 증세에 34.6%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4.4%가 증세에 찬성, 그리고 30.9%가 증세에 보통수준인 것으로 나타났

다. 분석 결과의 복지태도 유형에 따른 증세의도 패턴은 증세찬성, 증세반대, 보통이 혼재되어 

나타나며 뚜렷한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 즉, 보편주의를 추구하는 집단이 선별주의를 추구

하는 집단보다 증세에 찬성할 가능성이 확연하게 높지 않았으며, 이는 한국인들의 증세의도에 

대한 태도는 복지서비스 선정 대상 외에 기타요인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겠다. 한편 국내의 증세반대 및 반대이유에 대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세금을 방만하게 사

용이 69%(중복응답), 세금을 투명하게 관리하지 않음이 59.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응답

자 중 65.4%는 세금이 투명하게 관리된다면 세금을 더 낼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다(초이스경

제, 2015). 이러한 분석결과를 종합해볼 때 복지재정에 대한 투명한 예산집행과 객관적인 효과

성 평가를 실행(이중섭, 2009: 94)하는 것이 복지재정의 낭비를 방지하여 복지재정의 지속가능

성을 향상시킬 것임을 짐작할 수 있겠다. 향후 복지재정확보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증세에 대

한 ‘반대’ 및 ‘보통’ 의사를 ‘찬성’으로 태도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복지서비스에 대한 단기적인 계획뿐만 아니라 장기적이고 체계

적인 계획을 중심으로 일관성있는 복지정책 수립과 실행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복지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물론 정부와 국가에 관한 신뢰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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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Koreans’ Welfare Attitude Type Using the Latent Class 

Analysis

Park, Mi Kyung & Cho, Rosa Minhy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Koreans’ welfare attitude types and further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of welfare attitude. Latent Class Analysis is used 

on a recently collected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of Korean adult residents in order 

to categorize attitudes towards welfare provision based on cognitive, affective, and 

behavioral components. The results reveal three distinct welfare attitude types: the 

selective complex centered cluster (16%), the selective government centered cluster (54%), 

and the universal government centered cluster (30%). Policy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discussed based on the results.

[Key Words: Welfare attitude, Type of welfare attitude, Latent Class Analysis]


